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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책현안 및 필요성) 과거 임시 봉합 수준에서 종식되었던 지역 간 물 갈등이 물관리 여

건 변화 등으로 점차 재점화되고 있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갈등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최근 지역갈등이 고조되는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물 갈등을 유형화하

고, 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원인 규명과 협력 메커니즘을 조사하고자 함. 이는 물 

갈등 조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 및 유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 범위) 1990~2024년 동안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한 물 갈등 사례

- (연구 방법) 문헌조사, 텍스트 분석, 질적 메타분석, 전문가 면담 조사

○ 주요 연구 내용

- 낙동강 유역 물 갈등과 관련해 보도자료,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콘커 분석 수행 결과, 시

기별로 주요 갈등 이슈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990년대) 수질오염사고, (2000년대)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정부의 법·제도적 대응 방

안, (2010년대)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 울산시와 문화재청 간의 

반구대 암각화 문제로 인한 정부 간 갈등, (2020년대) 낙동강 유역 내 식수원 갈등 관련 

협약 백지화로 인한 지역갈등 재점화

-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물 갈등은 ‘정부-정부’ 갈등이 가장 많았으며, 갈등 주제별로 

보면 ‘수질관리’, ‘댐 건설’, ‘용수 배분’, ‘개발·보전’ 관련 갈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 

-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태를 기점으로 지역 간 물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며, 사례

마다 서로 복잡한 맥락이 얽혀 있어 갈등 조정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움. 또한 갈등이 여

러 가지 정책 이슈와 결합하여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갈등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 낙동강 유역 물 갈등 현황(갈등 주체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 낙동강 유역 물 갈등 현황(갈등 주제별)

- 낙동강 유역 물 갈등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결과, 정보 공유 미흡, 정부 간 갈등 

조정 메커니즘 부재, 과거 갈등에 대한 경험과 학습효과, 절차적 합리성의 한계 등이 협

력을 저해 또는 종결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됨. 반면 낙동강 유역이 가진 물리적 여건에 

대한 지역 간 공감대,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위기의식 등은 갈등 진행 과정에서 협력 가

능성을 보여주는 요인으로 도출됨

- 협력 메커니즘 분석 결과, 용수 배분과 개발·보전 관련 갈등에서 민·관 협의회, 위원회 

등의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음. 다만,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 부족, 실질적인 권한

과 강제력이 없는 제도 등으로 인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갈등이 재점화된 사례들은 협력 도출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제도를 활

용하였으나, 협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 제공 부재,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 미흡, 중앙정

부와 정치권 주도의 진행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함

- 낙동강 유역 물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 개선 방향으로, ① 객관성과 투명성 기



반 정보 공유체계 구축, ② 합리적 공론을 위한 조사 체계 구축, ③ 상호 신뢰 형성, ④ 

협력적 리더십 활용을 제시함

❚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

○ 시사점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갈등이 더욱 심화하였으며, 이해관계자가 다양화

되고 광범위해지는 과정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이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재점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함(국민통합위원회, 2023, p.14) 

- 향후 기후변화, 사회구조 변화 등의 여건 변화가 어떠한 형태의 갈등을 가져올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갈등 조정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자발적인 협력

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특히 낙동강 유역 갈등 조정 과정에는 난제(wicked problem)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라는 공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간 정보, 자원, 역량, 유대감 등이 

공유되어야 함. 이러한 과정은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협력적 거버넌스의 공적인 책

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향후 연구 방향

- (유역별 갈등 사례 플랫폼 구축 연구) 유역별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갈등 유형별 

해결 방안 모색이 중요함. 물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경제적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음. 이에 변화하는 여건과 함께 갈등과 협력 과정에서의 메커니즘 탐색 

연구가 중요함. 또한 정보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고려하여 연구 결과의 접근 가능성을 높

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유역 거버넌스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인 해결 방

안은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정부, 시민사회, 시장이 모두 참여하여 문

제를 조정하는 협력 메커니즘으로 유역 거버넌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

주제어: 물 갈등, 낙동강 유역, 협력 메커니즘, 유역 거버넌스, 질적 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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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 (정책현안) 과거 임시 봉합 수준에서 종식되었던 물 갈등 사례들이 물관리 여건 변화 등으로 

재점화되면서 근본적인 갈등 해결 방안 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물관리위원회가 유역 간·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 분쟁을 조

정하는 기능이 있음.1) 하지만, 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갈등 조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 등이 부재하여 최근 발생한 물 갈등 문제가 중앙정부(국무총리, 환경부)와 지방자

치단체 간의 협약 체결 방식으로 종식된 바 있음

- 낙동강 유역에서 지난 20~30여 년간 지속된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부산-경남 취수원 

이전 문제도 각각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약(2022년 4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상생 협약(2024년 4월)’을 체결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자치단체장의 변경과 주민 의견 수렴 부재 등으로 협약이 해지되면서 지역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음

○ (연구의 필요성) 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갈등의 핵심 원인을 파악하여 갈등 해

결에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물 갈등은 상당수가 지역갈등으로,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내용과 수준의 갈등 사례를 과거의 갈등 사례와 비교·분석하는 

과정은 실용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함(권경득, 이광원, 2017, p.79)

- 지방분권 강화, 기후변화, 사회구조 변동 등으로 물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효과적인 갈등 해결 방안 마련 측면에서 물 갈등 조정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 등의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연구가 선행적으로 필요함

1) 「물관리기본법」 제22조제6항,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 간·유역 내에

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 기능을 가짐(국가법령정보센터, “물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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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최근 지역갈등이 고조되는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물 갈등의 원인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협력 메커니즘을 조사하여 정리함으로써, 향후 유역별 특성을 반영

한 유역 거버넌스 구축, 현재 물관리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에 목적이 있음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 공간 범위: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한 물 갈등 사례

○ 시간 범위: 1990~2024년 

나. 연구 방법

○ 문헌조사, 텍스트 분석, 질적 메타분석, 전문가 면담 등으로 연구를 수행함

- (문헌조사) 갈등 사례 Data Base(한국행정연구원,2)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3) 한

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4)),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낙동강 유역 물 갈등 사례 발굴

- (텍스트 분석) 빅카인즈 내 신문기사 자료 활용하여 낙동강 유역 물 갈등 관련 텍스트 분

석을 수행함으로써 낙동강 유역 갈등 현황과 특징 조사

- (질적 메타분석) 낙동강 유역 물 갈등 사례 분석 수행한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선정

하여 질적 메타분석을 거쳐 갈등 해결 과정의 영향 요인과 협력 메커니즘 분석

- (전문가 면담 조사) 물관리 관련 전문가 3인 대상 지역 간 물 갈등 해결 방안 및 유역 거

버넌스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토대로 연구 내용의 전문성 확보 

2) 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https://www.kipa.re.kr/site/kipa/conflict/selectCaseList.do).

3)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갈등사례 DB 접근이 어려움. 이에 가상준 외(2004)의 부록자료(pp.80-87)에서 

제시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 공공분쟁 Data Base 목록(1990-2007)’을 활용함.

4)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갈등사례 DB 접근이 어려움. 이에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홈페이지 내 

연구성과물(토대연구 DB) 자료를 활용함(https://www.krm.or.kr/krmts/bird/unionSearch.html). 토대연

구 DB에서 낙동강 내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를 검색하여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함. 따라서 관련 참고문헌은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토대연구 DB”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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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차별성

○ 물 갈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례 분석을 통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 낙동강 유역 물 갈등 관련 선행 연구에서 사례 주제는 주로 ‘부산시-경상남도 남강댐 물 

공급 갈등’, ‘대구시-구미시 취수원 이전 갈등’이며, 대부분 단일 사례 연구로 수행됨

- 사례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하나로, 한 사례가 가지는 특수성과 복잡성이 주요 상황

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중점을 둠. 즉,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상호작용을 탐색할 

수 있음(Stake, 1995, p.ⅺ) 

저자 주요 연구 내용 특징

김인철, 최진식

(1999)

-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론 적용해 낙동강 수질개선, 

위천공단 조성 관련 부산시-대구시 갈등 사례 분석

- 지역 간 갈등 요인과 협상 성공 방안 제시

- 설문조사 중심 사례연구

건설교통부

(2007)
- 국내외 물분쟁 유형 구분, 원인별 물분쟁 사례조사

- 국내 물 분쟁 사례조사

- 갈등 합의 완료 사례 중심

김창수

(2011)

- 제도적 프레임 분석 틀에 근거해 남강물 공급 갈등 

사례 대상 갈등 원인과 과정 분석

- 단일 사례 분석 한계

- 특정 지역신문 자료 多 활용

유낙근, 이원섭

(2012)

- 남강물 공급 갈등 관련 원인과 대응 과정 분석

- 사례분석 기반 협력적 거버넌스 방안 제시

- 면접조사, 현지 조사, 문헌조

사 등의 다양한 방법 활용하

여 사례연구 수행

김창수

(2021)

- 낙동강 유역 갈등 6개 사례를 분석하여 갈등 유형화

- 맞춤형 갈등 조정 방안 제시

-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

- 분석 사례 선정 기준 모호

- 법·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제시

자료: 저자 작성.

<표 1-1> 낙동강 유역 물 갈등 관련 선행연구 정리

○ 본 연구는 개별 사례연구를 대상으로 질적 메타분석(Qualitative Meta-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낙동강 유역 물 갈등 협력 메커니즘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

별성이 있음

- <표 1-1>과 같이 개별 사례연구는 상호 독립적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사례 수로 인해 일

반화에 한계가 있음. 그러나 동일한 연구 주제에 대한 개별 연구 결과를 종합적이고 통

합적으로 분석할 경우, 개별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통찰과 이해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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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수행 절차

○ 본 연구의 수행 절차는 <그림 1-1>과 같음

-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 연구 차별성을 제시함

- 2장에서는 갈등 사례 DB,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낙동강 유역 물 갈등 사

례를 수집·조사하고,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여 텍스트 분석을 수행함. 사례조사 내용과 

텍스트 분석으로 도출된 낙동강 유역 물 갈등 현황 등을 기반으로 갈등을 유형화함

- 3장에서는 2장에서 유형화한 갈등 사례를 대상으로 질적 메타분석 방법을 활용해 협력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메커니즘 분석 기반 유역 거버넌스 발전 방안을 검토함

- 4장에서는 앞 장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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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낙동강 유역 물 갈등 사례분석

1. 낙동강 유역 물 갈등 현황과 특징

가. 낙동강 유역 물 갈등 현황

○ 낙동강은 4대강 중 가장 첨예하게 물 갈등이 발생하는 유역으로, 행정구역상 총 9개 광역

시·도, 79개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음(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2023, p.18). 특히, 경

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함(박경환, 2022, p.362)

- 중·상류 지역에는 대규모 공단과 도시가 밀집해 있어 오염원을 관리하기 어렵고, 수질오

염사고에 취약함. 특히, 낙동강 상류 지역에는 산업 특성상 폐수배출량이 높은 섬유제품 

제조업 관련 사업장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과거부터 하류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야기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박경환, 2022, p.362)

자료: 한강홍수통제소(2025), p.8.

<그림 2-1> (좌) 유역도, (우) 행정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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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부터 2024년까지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한 물 갈등 현황을 총괄적으로 탐색하여 

갈등 사례를 발굴한 결과5) 총 39건6)에 이르는 물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낙동강 유역 물 갈등은 갈등 주체별로 보면 ‘정부 간 갈등’이 가장 많으며, 갈등 주제별로 

보면 ‘수질관리’, ‘댐 건설’, ‘용수 배분’, ‘개발·보전’ 관련 갈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

∙(갈등 주체별) 정부-정부(51.3%), 정부-민간(25.6%), 민간-민간(23.1%)

∙(갈등 주제별) 수질관리 갈등이 2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댐 건설, 용수 배분 

갈등이 각각 17.9%로 동일한 비율을 나타냄. 이어 개발·보전(15.4%), 4대강 사업 관련 

갈등(10.3%), 상·하수도 시설 운영 관련 갈등(5.1%)순으로 나타남. 또한 재난관리, 침

수피해, 문화재 보전, 물이용부담금 관련 갈등은 각각 2.6%로 동일한 비율을 보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2> 낙동강 유역 물 갈등 현황(갈등 주체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3> 낙동강 유역 물 갈등 현황(갈등 주제별)

5) 낙동강 유역 물 갈등 발굴 과정은 <부록 1> 참조.

6) 낙동강 유역 물 갈등 사례 목록은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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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동강 유역 물 갈등 특징

○ 낙동강 유역 갈등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을 기점으로 지역 간에 첨예하게 나타

나기 시작하며, 1960~1970년대 국가 경제 개발을 목표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지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미 갈등 발생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논리에 기반한 사회적 딜레마의 구조를 보임

* 1994년 말 낙동강 유역과 해안가에 창원기계공단, 울산석유화학공단, 온산공단, 구미공단, 포항제철

공단 등 38개 공단이 가동 중이었고(노진철, 2002, p.2), 당시 우리나라는 개발 중심의 정부 정책 기

조에 따라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전임 

- 페놀 사태 이후 계속해서 발생한 대형 수질오염사고7), 겨울 가뭄에 따른 상류 지역 댐 

방류량 감소로 수질 악화, 가을철 갈수기 수돗물 악취 사건 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해 

하류 지역 주민의 수질오염 민감도가 높음

- 이러한 상황에서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은 지역 경제 개발을 목표로 낙동강 유역

에 공단을 조성하려는 상류 지역과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확보가 목표인 하류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함. 그리고 이 시기에 발생한 상류와 하류 지역 간 갈등

이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음

○ 낙동강 유역 갈등 사례는 사례마다 복잡한 맥락이 얽혀 있어 갈등 조정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우며, 사례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이 갈등을 고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영천댐 도수로 건설 관련 갈등) 영천댐 도수로 건설 사업은 임하댐과 길안천의 물을 영

천댐 도수로를 통해 금호강 유역을 포함한 경북 남부 지역의 용수 수요 확보와 금호강 수

질개선을 위해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추진된 사업임(장화일, 1997, p.67). 건설 초기

부터 지하수 고갈로 인한 용수난 등의 문제에 대해 인근 지역(안동, 청송, 영천, 포항 등)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함(장화일, 1997, p.67; 김태진, 2021, p.186) 

∙(성덕댐 취수시설 건설 관련 갈등) 2004년 K-water가 성덕댐에 취수시설을 설치하여 청

송에 있는 성덕댐에서 흘려보낸 물을 길안천에서 다시 취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안동시가 길안천의 건천 때문에 반대하면서 발생한 갈등으로, 공사중지명령(안동시)

7) 낙동강 유역 물 갈등 발굴 과정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낙동강 페놀유출 사건(1991) 후 비산염색공단 폐수무

단 유출 사태(1992), 디클로로메탄(독성물질)에 의한 식수오염 사태(1993), 대구 성서공단 폐수무단방류 사건

(1994) 등이 계속해서 발생함. 이후 구미 하수처리장 방류수 내 퍼클로레이트(독성물질) 검출(2006), 구미 산단 

불산 유출 사고(2012), 고령 정수장 과불화합물 수질오염사고(2018) 등 낙동강 유역 내 수질오염사고는 1990

년대부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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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지명령취소(K-water)에 대한 행정심판까지 이루어짐8)9)

∙위의 2가지 갈등 사례는 개별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성덕댐 취수시설 건설 관련 갈등 과정에

서 안동시는 영천댐 도수로 건설 사업으로 인한 피해 경험이 얽혀 갈등을 고조시키는 원인

으로 작용함. 또한 영천댐과 성덕댐 관련 갈등은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연구용역’

에서 제시한 방안(경북 구미 해평취수장이나 안동 임하댐 물을 대구에 공급하는 방안)에 대

한 안동시의 ‘임하댐 취수 반대 성명서 발표(2020.8.6)’ 등에 영향을 주고 있음10)

○ 지방자치제 시행은 낙동강 유역 갈등 과정에 적극적인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주었고, 이후 기후변화, 산업구조 다양화, 인구구조 변화 등과 함께 여러 가

지 정책 이슈가 결합하여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갈등으로 변화함

- 낙동강 유역 갈등이 어떠한 흐름과 인식, 상황 등에 따라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보도자료, 

신문기사 등의 텍스트 자료를 활용하여 콘커 분석을 수행함

- 콘커 분석(concor analysis)은 단어 간에 유사점이 높은 단어를 군집으로 묶는 방법이며, 

다양한 단어로 상위 개념을 보여주거나 개념을 유형화하는 데 유용한 방법임

구분 내용

분석목적 ․ 낙동강 유역 물 갈등 인식, 생각, 분위기 등의 파악

분석자료 ․ 보도자료, 신문기사

자료특성 ․ 비정형 데이터(텍스트인 질적 데이터)

수집방법 ․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해 시기별 수집(10년 단위)

검색단어 ․ ‘낙동강’, ‘갈등’(모두 포함된 자료 활용)

분석시기

자료건수

․ 1990년대(1990.1.1.~1999.12.31) - 753건

․ 2000년대(2000.1.1.~2009.12.31) - 1,755건

․ 2010년대(2010.1.1.~2019.12.31) - 4,501건

․ 2020년대(2020.1.1.~현재) - 2,591건

․ 보도자료, 신문기사(중복기사 제외 등) 총 9,600건

분석대상 ․ 각 기사의 주요 키워드로 기사별 빅카인즈 가중치를 적용한 상위 50개씩

프로그램 ․ KrKwic, Ucinet6

자료: 저자 작성.

<표 2-1> 낙동강 유역 물 갈등 관련 콘커 분석 개요

8) 영남일보(2009.4.23), “안동 길안면 주민, 임하댐~영천 도수로 건설 이후 용수난 심각”, 검색일: 2024.9.12.

9) 연합뉴스(2016.8.3), “안동 길안천 취수 놓고 시민·水公 수년째 갈등”, 검색일: 2024.9.12.

10) 아시아경제(2020.8.6), “안동시, 환경부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반발…‘안동의 물식민화’”, 검색일: 20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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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는 시기별 낙동강 유역 물 갈등 콘커 분석 결과를 보여주며, 이와 함께 시기별 

군집과 군집에 속한 하위 단어를 살펴봄으로써 유형화된 의미나 개념을 바탕으로 낙동

강 유역 물 갈등 관련 상황과 인식 등을 살펴보고자 함

1990년대 낙동강 유역 물 갈등 콘커 분석 결과 2000년대 낙동강 유역 물 갈등 콘커 분석 결과

2010년대 낙동강 유역 물 갈등 콘커 분석 결과 2020년대 낙동강 유역 물 갈등 콘커 분석 결과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4> 낙동강 유역 물 갈등 시기별 콘커 분석 결과

- (1990년대 콘커 분석 결과) 1990년대 군집과 군집 내 하위 단어 분석 결과를 보면, 8개 

군집으로 나타나며 하위 단어가 5개 정도 이하로 작은 군집은 없음. 가장 많은 하위 단

어를 포함한 하늘색 군집을 보면, ‘정치권’, ‘지역갈등’, ‘식수원’, ‘경남지역’, ‘특별법’ 

등의 단어가 당시 낙동강 페놀 사태 및 식수원 오염 사고로 인한 지역갈등과 지방자치제

도 시행에 따른 정치권의 물 갈등에 대한 개입을 보여줌(그림 2-4, 표 2-2 참조)

- 같은 군집에 ‘토론회’, ‘공청회’, ‘시민단체’,‘전문가’ 등의 단어가 함께 나오는데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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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과 연결된 식수원 사고와 관련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활동 및 관련 토론회, 공

청회 등이 자주 잦은 개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남색 군집 내 ‘수질오염’, ‘갈수기’, ‘환경요인’ 등의 하위 단어는 1990년대에 연이어 발생한 

수질오염사고 및 갈수기 악취 사고 등의 상황을 보여주며, 분홍색 군집 내 ‘위천공단조성’, 

‘국가공단’과 검은색 군집 내 ‘위천문제’, ‘위원장’, ‘간담회’ 등의 하위 단어는 당시 위천공단 

조성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중요한 이슈였다고 추측할 수 있음

군집 단어 수 주요 하위 키워드

하늘색 26
정치권, 지역갈등, 특별법, 지역간, 식수원, 2급수, 지역민, 경남지역, 영남, 갈등,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환경단체, 협의회 등

검은색 16 국민회의, 위천문제, 위원장, 위원들, 청와대, 간담회 등

남색 15 낙동강수계, 물관리, 취수원, 환경요인, 수질오염, 수자원, 갈수기 등

분홍색 12 공단조성, 건설교통부, 국가공단, 위천공단조성

초록색 9 선진국, 미국, 일본, 환경문제 등

황록색 9 공무원, 단체장, 자치단체, 지자체, 경쟁력 등

흰색 6 울산, 처리장, 해결책 등

자주색 6 금강, 한강, 영산강, 연구원, 오염원, 수돗물 등

자료: 저자 작성.

<표 2-2> 1990년대 군집 내 하위 단어 분석 결과

- (2000년대 콘커 분석 결과) 2000년대 군집과 군집 내 하위 단어 분석 결과를 보면, 하

위 단어가 5개 이상인 군집은 6개임. 가장 많은 단어를 포함하는 분홍색 군집을 보면, 

‘오염총량제’, ‘수질개선’, ‘낙동강 특별법’, ‘수질오염’, ‘수변구역’ 등의 단어가 포함되

어 1990년대에 발생한 수질오염사고에 따라 정부가 수질오염총량제, 낙동강 특별법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도입·제정한 당시 상황을 보여줌

- 초록색 군집 내 ‘일자리’, ‘대운하’, ‘4대강’ 등의 단어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관련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늘색 군집 내 ‘남강댐’, ‘대구시’ 

등의 단어로는 대구·경북 지역이 급속하게 공단을 조성함에 따라 부산이 낙동강 식수원

으로서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국토부가 제시한 남강댐 용수공급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

났음을 추측할 수 있음(그림 2-4, 표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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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단어 수 주요 하위 키워드

분홍색 29
요구량, 위천공단, 수변구역, 수돗물, 건교부, 자치단체, 처리장, 오염총량제, 

수질개선, 낙동강특별법, 오염원, 수질오염, 부담금, 물관리, 수변 등

초록색 19
공감대, 이명박, 일자리, 경부운하, 젖줄, 대운하, 청와대, 세종시, 예산안, 노

무현, 4대강, 민주당 등

하늘색 16 갈수기, 취수원, 간담회, 지역민, 대구시, 남강댐, 안동댐, 보고서 등

검은색 15 대책위, 관계자, 시민단체, 김해, 환경단체, 취수장, 창원, 양산, 협의회 등

남색 12 수자원공사, 수자원,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생태계 등

황록색 9 해양부, 사업비, 국토해양부, 국회의원, 정치권 등

자료: 저자 작성.

<표 2-3> 2000년대 군집 내 하위 단어 분석 결과

- (2010년대 콘커 분석 결과)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유사성이 있던 단어가 군집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다만 하늘색 군집 내 ‘구미공단’, ‘대구취수원’, ‘취수장’ 등의 하위 

단어가 큰 군집을 이루는 것에서 2010년 10월 구미시의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에 반대 

의사 표명을 시작으로 당시 취수원 이전 문제 관련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 남색 군집 내 ‘김해’, ‘신공항’, ‘동남권’ 등의 하위 단어를 통해 당시 낙동강 유역에서는 

2006년 동남권 신공항11) 부지 선정 과정에서 부산과 대구·경북 간 갈등이 있었으며, 

2016년 기존 김해공항 확장 계획 발표와 같은 다른 이슈들도 발생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분홍색 군집 내 ‘반구대’라는 하위 단어를 통해, 낙동강 유역에서 새로운 물 갈등 

요인으로 울산 반구대 암각화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울산시와 문화재청 간 갈등

이 심화된 시기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11) 신공항 유치와 관련하여 부산과 대구·경북 간 발생한 갈등으로, 동일 사업에 대하여 부산 언론은 ‘동남권’, 대

구·경북 언론은 ‘영남권’으로 사용하고 있음. 용어로 인한 문제는 정권 교체(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에서 ‘영남권’으로 바꾸어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에서도 ‘영남권 신공항’으로 사용하고 있음(한겨레, 2016.6.13). 다만, 본 연구에서는 당시 보도자료, 신문기

사 등을 활용하여 콘커 분석을 수행하여 하위 단어로 ‘동남권’이 결과에 포함된. 이에 분석 결과 그대로 동남

권 신공항으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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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단어 수 주요 하위 키워드

초록색 30
한나라당, 국토부, 해양부, 이명박, 사업, 단체장, 기자회견, 문화재, 영산강, 

사업권, 국책사업 등

하늘색 23
구미공단, 대구취수원, 취수장, 수돗물, 교통부, 정치권, 정치인,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

분홍색 15
공무원, 관계자, 물관리, 토론회, 지역민, 중앙정부, 반구대, 시민단체, 협의회, 

환경부, 위원회 등

자주색 14 민주당, 청와대, 무상급식, 인천, 일자리, 박근혜, 문재인, 당선자, 서울 등

남색 12 남강댐, 부산시, 김해, 신공항, 진주, 동남권, 가덕도, 밀양 등

검은색 6 수자원,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울산시, 고령시

황록색 4 함안보, 환경단체, 창녕군, 창녕

흰색 4 미국, 중국, 일본, 사람들

자료: 저자 작성.

<표 2-4> 2010년대 군집 내 하위 단어 분석 결과

- (2020년대 콘커 분석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낙동강 유역 물 갈등과 관

련하여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은 분홍색 군집 내 ‘안동댐’, ‘하이웨이’, ‘대구경북’, ‘대구취

수원’ 등의 하위 단어로 나타나는데, 낙동강 내 식수원 갈등에 대한 협약이 지방자치단

체 장의 변경 및 주민 의견 수렴 부재 등으로 백지화되어 갈등 상승기 상황을 보여줌

군집 단어 수 주요 하위 키워드

분홍색 39
안동댐, 하이웨이, 수자원, 수돗물, 대구경북, 신공항, 임하댐, 대구취수원, 

제련소, 일자리, 한국수자원공사, 해평취수장, 구미공단 등

초록색 20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준석,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조국혁신당, 

지지율, 대통령실, 지도부 등

흰색 11 환경단체, 부산시, 특별법, 주민들, 낙동강유역환경청, 합천, 황강, 협의체 등

검은색 10 4대강, 영산강, 통합물관리, 위원회, 토론회, 전문가, 관계자 등

하늘색 10 사업비, 운문댐, 사연댐, 울산, 반구대, 암각화, 식수원 등

남색 6 메가시티, 미국,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

황록색 2 양산, 김해

자주색 2 한강, 금강

자료: 저자 작성.

<표 2-5> 2020년대 군집 내 하위 단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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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낙동강 유역 물 갈등과 관련해 시기별로 주요 갈등 이슈가 변

화함을 알 수 있음

- 1990년대 수질오염사고, 2000년대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정부의 법·제도적 대응 방안, 

2010년대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 울산시와 문화재청 간의 반구

대 암각화 문제로 인한 정부 간 갈등, 2020년대 낙동강 유역 내 식수원 갈등 관련 협약 

백지화로 인한 지역갈등 재점화 등으로 변화해 옴

- 이러한 유역 내 갈등의 전반적인 추세와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자체 간 갈등 해결 

및 협력 모색 과정에서 시기별·이슈별 협력 메커니즘의 다양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2. 낙동강 유역 물 갈등 유형화

○ 물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은 대부분 이해 갈등과 가치 갈등이 혼합되어 발생하는 복합

갈등 성격을 띤 사례가 많음. 이에 따라 문제 해결이 어렵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므

로, 갈등 이슈를 세분화하여 그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일반적으로 갈등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수 있으며12), 크게 ‘갈등 원인’, 

‘갈등 성격 또는 갈등 내용’, ‘갈등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함

- 갈등 원인에 따른 분류는, 원칙과 상징을 둘러싼 갈등, 이슈의 가역성으로 인한 갈등, 분

배의 가능성 관련 갈등, 업무와 조직 간의 지위 관련 갈등, 다양성과 다원성으로 인한 갈

등(Oberschal, 1973: 주재복, 한부영, 2006, p.18에서 재인용), 데이터 갈등, 이해 갈

등, 구조적 갈등, 가치 갈등, 관계 갈등(Moore and Beckwitt, 2003, p. 31), 개발·환

경, 선호 시설 유치, 행정구역 변경, 무상복지 등의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을 원인으로 한 

분류(양연희, 2021, pp.177-178) 등이 있음

- 갈등 성격 또는 갈등 내용에 따른 분류는, 의료 갈등, 교육 갈등, 노동 갈등, 산업 갈등, 

환경 갈등(가상준 외, 2009, p.57), 계급 갈등, 노사 갈등, 의료 갈등, 이념 갈등, 지역  

12) 갈등의 유형을 명확하게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는 실제 갈등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단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보는 관점과 정의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갈등 유형 분류의 경우 분

류하는 기준이 동일하더라도 연구자마다 기준에 대한 관점이 다양함. 예를 들어 이익, 가치, 규제 등의 갈등 

분류에 대하여 박철현(2005), 김학린(2011) 등은 갈등 성격 또는 갈등 내용에 따른 분류로 보고 있으나, 한국

행정연구원 갈등 사례 DB에서는 갈등 원인에 따른 분류로 제시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갈등 원

인, 갈등 성격·갈등 내용, 갈등 주체)를 기준으로 선행연구를 분류·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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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사법 갈등, 세대 갈등, 성별 갈등, 환경 갈등(박철현, 2005, p.113), 지방 행정·재

정 분야, 지역 개발 분야(권영규, 2006, p.162), 이익 갈등, 가치 갈등, 이익과 가치 갈

등(김학린, 2011, p.52) 등이 있음

- 갈등 주체에 따른 분류는, 일반적으로 정부-정부(중앙정부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간 등), 정부-민간(정부와 주민, 정부와 기업, 정부와 시민단체 등), 민간-

민간(지역주민 간, 주민과 시민단체, 주민과 기업, 기업과 시민단체 등)으로 분류됨

○ 물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갈등을 분류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건설교통부(2007)의 경우 국내 물 갈등 사례를 크게 하천 기능, 발생 원인, 분쟁 주체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각 분류 기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정리함(건설

교통부, 2007, pp.6-61)

∙(하천 기능) 이수(수리권, 수운, 수력발전, 건천화), 치수(홍수 피해, 토사 피해), 환경(개

발행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해소, 수질 보전 비용 부담, 물오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 원인) 지역간 수리권 관련 갈등(용수 배분, 물값), 댐·하구둑 건설 관련 갈등(댐 건설, 

하구둑 건설), 수운 관련 갈등, 상수원 개발 관련 갈등(취수장·정수장 설치, 이전, 폐쇄,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수질·환경문제 관련 갈등

∙(분쟁 주체) 정부(중앙, 지방), 환경단체, K-water,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주민, 조정자

(국무총리실, 하천관리위원회)

- 김태진(2021)은 댐 건설로 인한 하류 지역의 유량 감소, 물 부족 지역에 대한 유량 공급,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국내 물 갈등 사례를 분류함(김태진, 2021, p.186)

- 김창수(2021)는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한 6가지 물 갈등 사례 분석을 통해 갈등 주체, 갈

등 성격, 갈등 주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함(김창수, 2021, pp.606-608)

∙(갈등 주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 주민

-K-water, 환경단체-K-water, 농민-어민 등

∙(갈등 성격) 이익 갈등, 가치 갈등, 이익-가치 갈등

∙(갈등 주기) 갈등 정도와 갈등 진행 과정을 기준으로 총 5단계 갈등 주기에 따라 분류

○ 본 연구는 갈등 사례 발굴로 조사·정리된 총 39건의 사례 내용을 기반으로 ‘갈등 주체’와 

‘갈등 원인’을 기준으로 유형화함(표 2-6 참조)

- (갈등 주체) 갈등 주체는 크게 ‘정부-정부’, ‘정부-민간’, ‘민간-민간’으로 구분하였으며, 



낙동강 유역 물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 조사  15

정부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에는 물관리 관련 공공기관(K-water 등)13), 기

업, 환경단체, 주민 등이 포함됨

- 민간 부문에 해당하는 대상이 많아 갈등 주체를 한 번 더 세분화하였으며, ‘정부’는 중

앙, 광역, 기초로 구분하고, ‘민간’은 포함되는 주체를 기입하여 정리함 

- (갈등 원인) 실제 갈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따라 ‘용수 배분’, ‘개발·보전’, ‘댐 건설’, 

‘수질개선’, ‘4대강 사업’, ‘시설비용’, ‘기타’로 구분함

- ‘용수 배분’은 물 부족, 수질오염 등으로 하천의 상류와 하류의 용수를 배분하는 데 따른 

갈등, 기득권과 신규 수리권의 용수 배분에 따른 갈등 등의 사례가 해당함

- ‘댐 건설’은 댐 건설 또는 건설 계획에 따른 용수 배분 갈등 등의 사례가 해당함

- ‘개발·보전’은 낙동강 유역의 지방자치단체는 1960~1970년대 경제성장 시기를 거치면

서 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은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 사업이 중·상류에 입지하게 됨. 

반면 하류에 입지한 지자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질오염사고와 함께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등의 위험성 때문에 개발 제한을 주장함. 이들 간의 갈등 사례가 해당함

- ‘수질개선’은 수질오염, 생태계 복원 등과 같은 이슈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해당함

- ‘시설운영’은 상하수도 시설 관련된 비용 등으로 발생한 갈등 사례가 해당함

- ‘4대강사업’은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갈등 사례가 해당함

- ‘기타’는 침수피해 보상, 물이용부담금, 치수능력증대사업 등과 관련된 사례가 해당함

13)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제4조 제1항~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동법 제5

조에서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며, K-water는 공기업 중 준시장형 공기

업으로 지정되어 있음(2024년 기준). ② 일부 사례(성덕댐 취수지 갈등, 영천댐 도수로 건설 등)에서는 지방자

치단체와 K-water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③ 본 과제에서는 ①,②번에 근거하여 K-water를 ‘정부’와 ‘민

간’ 중 ‘민간’으로 분류하여 분석함(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검색일: 202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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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갈등 주체

정부-정부 정부-민간 민간-민간

갈

등 

주

제

용

수 

배

분

․  남강댐 용수공급

․  황강 취수장 건설

․  대구 강정 취수보 문제

․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  울산권 용수확보

-
․  영천댐 도수로 건설

․  성덕댐 취수지 결정

개

발

·

보

전

․  대구 위천공단 조성

․  김해 매리공단 조성

․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  의령 자굴산 골프장 건설
․  밀양 생수 공장 건설

․  안동호-임하호 연결공사

수

질

관

리

․  수질개선 특별법 제정

․  양산시·김해시 상수원 

   수변구역 지정 반대

․  공산댐 상수원 보호구역

․  농·축산계 비점오염 관리

․  울진 왕피천 생태탐방로 

   조성 공사

․  내성천 자연성 회복

  (영주댐 처리 방안 포함)

․  영풍 석포제련소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  두산전자 구미공장 

   페놀 유출 사고

․  낙동강 하굿둑 개방

   (기수역 생태계)

댐 

건

설

․  속사댐, 송리원댐, 화북댐, 

감천댐, 산청군댐 건설
․  지리산댐 건설 ․  보현댐 건설

시

설

운

영

․  칠서 정수장 운영비용 -
․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상수도 공사비 지원

4

대

강

사

업

․  4대강 사업 보 명칭 

․  낙동강 사업권 회수
․  4대강 보 개방 ․  다기능 보 처리 방안

기

타

․  울산 반구대 암각화

  (사연댐 수문 설치)

․  남강댐 유역변경홍수조절

  (치수능력증대사업)

․  낙동강 물이용부담금

-
․  김해시 침수 피해 흙탕물 

   보상 문제

자료: 저자 작성.

<표 2-6> 낙동강 유역 물 갈등 유형화 (갈등 주체, 갈등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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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지역 간 갈등은 주로 자원의 희소성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고경훈, 

2003, p.30; Giblert and Monte, 1974: 류도암 외, 2016, p.8에서 재인용), 여기에 

지역별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음(고경훈, 

2003, p.30)

- (용수 배분 갈등 증가) 물 갈등은 자원의 고갈과 악화, 인구 증가, 불평등한 배분과 접근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데, 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배분은 과거부터 가장 큰 갈등 원

인으로 작용함(김광묵 외, 2002, p.13). 용수 배분 관련 갈등은 기후변화로 가뭄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일례로, 2001년 한시적 협약을 통해 종결되었던 용담댐 용수 배분 갈등이 2020년 협약 

종결 이후 재배분 문제로 인해 전북과 충청 간 갈등이 재점화됨.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충남 서부권 지역의 지속적인 가뭄 등이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개발·보전 갈등 지속)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서로 상생 가능하다는 생

태적 근대화(Huber, 1982, 1985: Mol and Sonnenfeld, 2000, p.4에서 재인용)와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198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음. 그러나 개발과 보전의 가치 배분 

문제가 본질적으로 제로섬 게임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배귀희, 임승후, 2010, p.110), 

지역 간 갈등 해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함

∙일례로, 1992년 경북 상주시가 지역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문장대 용화 온천 개발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충북 괴산군에서 하천 수질 악화로 인한 식수원 오염과 생태계 파괴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함. 이로 인해 두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였고, 2001년 대법원의 온천 개발 

허가 취소 판결로 인해 갈등이 일단락됨(김태진, 2021, p.188). 그러나 2013년 지주 조

합이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된 바 있음14)

14) 굿모닝충청(2020.10.2), “[염우의 환경이야기]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35년”, 검색일: 20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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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낙동강 유역 물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 조사

1. 협력 메커니즘 조사

가. 조사 개요

○ 본 연구에서는 과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 간 갈등 중 ‘용수 배분으로 인한 갈등’과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을 대상15)으로 협력 메커니즘 조사를 진행하고자 함 

- 기후변화, 지방분권 강화, 사회구조 변동(인구, 산업 등)으로 물을 둘러싸고 지역 간 갈

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과적인 갈등 해결 방안 마련 측면에서 협력 메커니

즘 관련 기초자료 구축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함

- 낙동강 유역 내외부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지역 간 용수 배분, 개발과 보전 관련 갈

등이 확대 및 심화할 것으로 예측됨

○ 본 연구에서는 ‘물을 둘러싸고 지역 간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서로 상충하는 이익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조정 기제’를 협력 

메커니즘16)이라고 정의하고자 함

- 갈등은 과정적 속성을 가지므로 상호작용 과정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갈등 단계별 동태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함(권용식, 2009, p.141; 장현주, 정원옥, 

2015, p.6) → 갈등 단계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협력 메커니즘을 조사하고자 함

15) 2가지 갈등 사례 유형을 질적 메타분석 수행을 위한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본문의 내용과 일치함. 다만 해당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중 최종적으로 질적 메타분석 수행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기존에 

되어 있던 연구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데 적합한 선행연구들의 발굴에 대한 한계를 고려함.

16) OECD(2011)는 물 거버넌스 이행 과정에서 거버넌스 격차를 줄이고 갈등 조정(협력)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으로 수평적 도구(부처 간 협의체, 전문가 조정 그룹, 중앙과 지자체 행위자들 간의 다자간 회의 등)와 수직적 

도구(유역 조직, 정보공유, 조정 위원회, 협약 등)를 제시함(OECD, 2011, pp.76-94). 본 연구에서는 OECD(2011)의 

협력 메커니즘 개념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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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적 메타분석

○ 질적 메타분석(Qualitative Meta-Analysis)은 같은 연구 문제를 다루는 기존 연구 문헌을 

종합적,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이며, ‘분석의 분석(Analysis of analysis)’이라고도 

함(Glass, 1976, p.3). 즉, 개별 연구에서 얻어진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통합하여 재검토

함으로써, 새로운 통찰을 확보하고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모색하는 과정임(김정원, 2021, 

p.135; 나장함, 2008, p.235)

- 질적 메타분석을 수행하는 절차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Noblit 

and Hare가 제안한 수행 절차는 <그림 3-1>과 같음

∙선행연구들을 보면 전체적인 진행 형태는 대체로 유사하나, 연구자마다 특정 절차를 강

조하거나 통합하여 활용하고 있음

∙질적 메타분석은 연구자가 질적 연구물을 조사·정리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어

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구조이며, (2단계) 연구 문제와 관련된 연

구물검색, (3단계) 개별 연구물 분석, (6단계) 해석 결과의 종합이 다른 절차 대비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여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됨

자료: Noblit and Hare(1988): Afshari, P. and S,  Yazdani(2024), pp.114-116에서 재인용하여 저자 정리.

<그림 3-1> 질적 메타분석 수행 절차

○ 본 연구에서는 <그림 3-1>의 절차 중 (4단계) 연구물 간 관계 분석과 (5단계) 연구물 간 

해석 절차를 통합하여 진행하고자 함. 또한 위에서 언급한 2단계, 3단계, 6단계에서는 다

음과 같은 방안으로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수정·보완하여 진행함

- (2단계) 문헌선택 흐름도(PRISMA flow chart)를 활용하여 <그림 3-2>와 같은 절차를 

거쳐 연구 문제와 관련된 연구물을 검색함. 또한 개별 연구물을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관리 분야 박사급 1인 인력과 함께 진행하여 연구물을 선정함

- (3단계) 개별 연구물 분석 과정에서 질적 메타분석 방법론을 이해하고 있는 박사급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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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과 논의하는 과정17)을 거침

- (6단계) 해석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분석 결과에 대한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조사된 협력 메커니즘의 결과물을 다양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협력 

요인과 비교·검토하며 분석 결과를 해석함 

○ 본 장에서 낙동강 유역 물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 조사를 목적으로 수행한 질적 

메타분석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분석 단위)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 물 갈등 중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문제를 중점

으로 다루므로, 분석 단위로서 대상 단위는 낙동강 유역 내 정부 수준의 단위임. 여기서 

정부 수준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하며, 이들 간에 발생했던 갈등 사례 연

구물이 질적 메타분석의 주요 분석 단위에 해당함

- (사례 범위) 본 연구에서 수집할 사례의 범위는 시간적으로 1990년18) 1월 이후부터 

2024년 7월19)까지 약 30년을 포괄하며, 지역적으로는 낙동강 유역 내 지방자치단체 

간에 발생한 갈등을 포함함

- (자료 선정) 질적 메타분석은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양적 메타분석과 달리 분석 

대상의 수가 중요하지는 않음. 질적 메타분석 방법을 활용한 기존 연구에서 수행한 개별 

연구물 수의 분포는 상당히 넓게 나타났고,20) 절반 정도의 논문이 연구물 15편 이하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 연구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례연구 내용이 얼마나 객

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 선정하였음. 예를 들어 검

색한 연구물 중 본문의 내용에 연구자의 주장만 있으면 해당 연구물은 분석 대상에서 삭

제하였으며, 연구물 내용에서 면접조사, 문헌조사, 신문기사 등의 명확한 방법론과 출처

가 제시된 연구물만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17) 총 3회 논의하는 과정을 수행하였으며, 온라인 회의 1회, 유선 회의 2회 진행함. 각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개

별 연구물에 대한 목록과 자료를 사전에 송부하여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기 전에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논의 

과정을 진행하였음.

18) 연구물 검토 시작 기간은 본 과제의 분석 대상이 되는 갈등 사례 발굴 시기를 1990년부터로 설정하였기 때문

이며, 사례 발굴 시기를 1990년부터로 설정한 이유는 1990년 이전의 자료에는 상당 부분 한자를 포함한 경우

가 많아 연구자가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또한 자료 원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음.

19) 연구물 검토 종료 기간은 본 과제의 과업 기간(2024.6.10.~2024.12.9)을 고려하여 설정함.

20) Dixon-Woods et al.(2007)은 질적 메타분석을 위해 1988년부터 2004년까지 연구물 42편을 대상으로 검토

하였으며(Dixon-Woods et al., 2007, pp.375-422), Hannes and Macaitis(2012)는 2005년부터 2008년

까지 연구물 82편을 대상으로 질적 메타분석을 수행함(Hannes and Macaitis, 2012, pp.4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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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이 된 연구물의 수는 총 15편임.21) 질적 메타분석을 위한 연구물 

선정 절차는 <그림 3-2>와 같음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2> 질적 메타분석 수행을 위한 연구물 선정 절차

21)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연구물을 선정하는 절차에서는 물관리 분야 박사급 연구자 1인과 교차 

검토를 진행함. 메타분석으로 도출된 협력 메커니즘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이해가 있는 박사급 

연구자 1인의 검토 의견을 받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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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 메커니즘 분석 결과

가. 낙동강 유역 물 갈등 영향 요인 

○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유 미흡’과 ‘정부 간 

갈등 조정 메커니즘 부재’가 협력을 저해 또는 종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보 공유 미흡)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정보를 갈등 주체 간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고 상호 신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윤종설, 주용

환, 2014, p.586)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갈등에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검토 보고서에 대한 비

공개 및 관련 정보 제공의 투명성 부족은 사실 왜곡을 초래하고, 지역 간 오해와 편견을 

증폭시켜 갈등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협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최병두, 채은혜, 양민지, 

2016, pp.79-80)

- (정부 간 갈등 조정 메커니즘 부재)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반영하는 담론적 대립구조를 

보이는 환경 갈등의 경우, 정책(사업) 수립되는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임.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갈등 조정 기구의 마련이 필요함(정정화, 2011, p.24)

∙위천공단 갈등에서 부산시는 협의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광역행정협

의회를 공식적으로 제안함. 이는 당시 정부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체계적 메커니즘이 부재

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이종열, 권해수, 1998, p.183)

∙또한, 개발·보전 갈등의 경우 지역 경제 발전과 표심의 연계, 중앙부처의 무책임한 회피 

등으로 인해 정치권의 개입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짐. 이는 결국 지역 간 감정 대립으로 

이어져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의 

갈등 중재를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줌

○ 유역 내 지자체 간 ‘상황에 대한 공감대와 위기의식’은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유

역 내에서 발생했던 과거 갈등으로 인한 ‘경험과 학습효과’는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상황에 대한 공감대와 위기의식) 지역 간에 협력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협

력의 주체가 되는 지역 간 관계에서 찾을 수 있음(구교준, 김성배, 기정훈, 2013, p.28).  

낙동강 유역 내 지방자치단체들은 낙동강 페놀 사태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수질오염 사

고를 경험하여, 부산시의 깨끗한 식수원 공급에 대한 심정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낙동강 유역 물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 조사  23

∙낙동강 유역 내 지역은 기본적으로 역사적·문화적 소속감이 높은 곳으로 생산적인 협력

을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춤. 특히 영남지역은 낙동강이 유일한 공업용수 공급원이자 

식수원으로, 물에 대한 지역의 경제적·생태적 의존도가 높은 편임(노진철, 2002, p.2)

∙또한 최근까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각종 수질오염 사고로, 낙동강 수질 저하에 대한 위기

의식이 형성되어 있음

∙(부산과 경남) 1993년 부산과 경남은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공

동대처에 합의함. 이어 1994년 부산·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식수 파동에 대해 정부가 제

시한 수질개선 대책의 미흡함에 대해 ‘낙동강 수질개선 대정부 공식 건의(안)’을 함께 마

련하기도 함(김성수, 1996, p.306)

∙(대구와 구미) 취수원 이전으로 장기화 갈등을 겪고 있는 대구와 구미는 낙동강 수자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협력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특히 대구시는 안동댐으로, 구미시는 

일선교 상류 지점으로 취수원 이전을 희망하고 있어 이를 통해 협력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음(최병두, 채은혜, 양민지, 2016, p.73)

∙따라서 동일한 권역에서 형성된 공감대와 위기의식은 갈등 해결 과정에서 협력을 기반으

로 상생 방안을 도출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유낙근, 이원섭, 

2012, pp.276-286; 김철회, 2018, pp.331-334)

- (갈등에 대한 경험과 학습효과) 환경문제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지식

과 경험 차이, 가치 충돌, 역사적 불신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Gray, 2004, 

p.166). 특히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했던 물 갈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은 지역주민

이 갈등 상황을 인식하는 프레임(frame)22)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해관계자는 프레임(frame)의 차이로 인해 갈등 상황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경험과 

이해를 기반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로서의 특성을 나타냄

(Nisbett and Ross, 1980: 주경일, 2017, pp.192-193에서 재인용) → 본인의 입장(position)을 

고려하여 프레이밍 하는 경우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음(Ury, Brett and Goldberg, 1988: 심

준섭, 김지수, 2010, p.234에서 재인용)

∙(용수 배분 갈등) 부산과 경남 간의 남강댐 용수공급 갈등 과정에는 당시 남강댐을 건설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계획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로 진주 지역 수몰민의 

애환과 아픔을 배려하지 않은 것에 반감이 존재함. 이후 남강댐 보강 정책 시행 이후, 서

부 경남 주민들은 3차례(2002년, 2003년, 2006년)에 걸쳐 물난리를 경험하면서 남강댐 

물 공급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짐(유낙근, 이원섭, 2012, p.280)

22) 갈등관리 연구에서 프레임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분야별, 학자별로 다양함.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프레

임(frame)을 이해관계자가 갈등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인식의 틀로 이해하고자 함(Gray, 2004,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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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보전 갈등) 김해시와 부산시 간 매리공단 조성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은 이전에 발

생한 대구시와 부산·울산·경남 지역 간 위천공단 사건의 직·간접적인 경험이 영향을 주고 

있음. 위천공단 사건은 1989년을 시작으로 갈등이 종식되는 2004년까지 약 15년 동안 

이어졌으며, 이 과정을 경험한 부산시는 매리공단이 낙동강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켜

야 하는 최후 방어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김창수, 2007, p.154)

- 이전의 부정적인 경험은 피해 지역을 포함하여 인근 지역에 학습효과를 전달함. 이로 인

한 문제는 행위자의 인지구조 및 행태와 연계되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바

꿀 수 있는 정보 제공과 교환이 필요함(김창수, 2007, p.157)

○ 또한, 갈등이 진행되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에 대한 문제가 협력을 제약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식, 정보 등의 부족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 상충하는 가치를 가진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대안 선택이 어려운 

딜레마 상황 등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절차에 의존함(Simon, 1996, pp.26-27: 김창

수, 양기용, 2007, p.62에서 재인용)

-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영향조사 등은 합리적인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행위는 정책 또는 사업에 찬성하는 집단에겐 정책의 당위성과 수용성을 확

보하는 근거로, 반대하는 집단에겐 여론을 조성하거나 이해관계자를 결집하게 만드는 

방안으로 활용됨(김경동, 2021, pp.240-245). 따라서 절차적 합리성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도,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음

- 낙동강 유역에서는 합의 모색을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 토론회, 협

의회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함. 그러나 해당 수단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하향식 추진, 

의견수렴 부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의 부재 등이 갈등을 심

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는 갈등관리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이 민주주의적 가치 실현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

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줌(윤종설, 주용환, 2014, p.572; 은종환, 이한경, 2021,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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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동강 유역 협력 메커니즘 현황과 개선 방안

○ ‘용수 배분’과 ‘개발·보전’ 관련 갈등 모두 진행 과정에서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음

- 용수 배분과 개발·보전으로 인한 초기 갈등 진행 과정에서 협의체, 위원회 등 이해관계

자가 모여 합의와 협력을 도출하고자 함. 그러나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 부족, 실질적인 

권한과 강제력이 없는 중재제도 등으로 인해 갈등 진행 중에 활용되었던 협력 메커니즘

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함

∙(위천공단 사례) 1995년 7월 대구시의 기존 위천공단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요청에 따라 

시작된 갈등이 정치권 개입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감정 대립으로 갈등 양상이 심화됨. 이에 

1996년 7월부터 9월까지 국무총리실 주관 당정협의회를 통해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을 

확정·발표하였으나, 부산·경남 지역 반대운동이 전개됨(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23). 이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며, 중앙정부에 의해 1998년 8월 ‘낙동강 수질개선과 위천공단대책

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에 발족됨(노진철, 2002, p.9). 해당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

원장으로 하여 부산, 대구, 경남, 울산, 강원 지역 행정기관, 시민단체,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합의 형성을 이루지 못하고 끝남24)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사례) 갈등 진행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와 인근 지자체 요청으로 

2015년 3월 대구-구미 민·관 협의회가 발족됨. 이들은 협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기존 

용역 결과 재검증, 상호 이해를 위한 선진 지역 현장 방문, 여론조사 등을 추진함25)(류도

암, 2018, p.115). 그러나 각자 입장에 대한 변화 없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의회가 운

영되면서, 감정적 갈등으로 변질되어 협력 메커니즘으로서 한계를 드러냄

- 최근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된 협약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함 → 정보 제공 부재,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 미흡, 지역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없이 중앙정부와 정치권 주도의 해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 제도 활용26)27) 등

23)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2014.2.20), “위천공단 대책”, 검색일: 2024.9.20.

24) 낙동강 수질개선과 위천공단대책위원회에 대한 기록은 3차 회의 이후 4차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

의 기사로 확인됨(매일신문, 2003.5.8.).

25) 영남일보(2015.8.31), “취수원 이전 대구-구미 민관協 합의점 못 찾고 해체 수순 밟나”, 검색일: 2024.9.20.

26) 「지방자치법」 (제166조~제168조)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환경분

쟁조정위원회, 「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26조)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등의 법·제도 체계가 존재함. 그러

나 조정 결정 효력의 명문화, 위원회 의결의 실효성 확보, 수질오염 관련 분야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법·제도 부문 관련 내용은 본 과제의 연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에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함.

27) 최근 낙동강 유역에서 활용하였던 협약 제도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64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행정주체 상호 간에 체결되는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관련하여 소송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의나 중앙의 실질적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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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대구·구미 맑은 물 상생 협정)28) 2022년 4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대구시, 구미시, 경

상북도,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정기관으로 참여하여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

정’을 체결함. 이후 구미 해평취수장의 대구·경북 공동 이용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협정서 내에는 취수장 공동 이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 구체적인 취수량과 보상액 등

에 대해 언급되어 있음

∙(부산·경남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 상생 발전 협약) 2024년 4월 환경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 관련하여 의령군은 사업에 협조하고, 

부산시는 의령군에 상생 지원금 지급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지

자체 간 협약을 체결함.29) 그러나 해당 사업 영향지역인 의령군 낙서면 주민, 군의회 등

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 의견수렴 등 없이 의령군수, 부산상의회장, 재부 경남 향우연합

회장 등이 참여하여 협약이 체결됨. 이에 협약 후 2주 만에 주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함30)

○ 제3자 중재는 합의를 도출하는 효과적인 협력 메커니즘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낙동강 유

역 갈등에서 협력을 도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성, 신뢰성, 

중립성을 갖춘 제3자의 중재는 효과적인 협력 메커니즘으로의 가치가 있음

-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위천공단) 중앙정부는 원칙적·원론적 입장 제시, 지역 여론으로 

인한 부담을 정치권에 책임 전가하는 등의 방관자적 태도를 보임. 이에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성하여 갈등을 심화시킴 

- (강정 취수보 사례) 취수보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인해 부산시와 

대구시의 갈등 진행 과정에서 협력 가능성을 보임. 소송을 통한 갈등 해결은 시간과 비

용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과정에서 갈등의 

쟁점이 되는 이슈나 본질 등과는 상관없이 이해관계자 간 제로섬 게임으로 될 가능성이 

높음(김도희, 2013, p.34) → 중재가 반드시 강제력을 가질 필요는 없음

- 전문성과 중립성, 신뢰성을 갖춘 중재 메커니즘을 활용하면 신속한 갈등 해결을 통해 경

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갈등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해결을 시도한

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음(김도희, 2013, p.35)

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음(김대인, 2020, pp.192-193).

28)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2.4.4), pp.1-2.

29)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2024.4.24),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pp.2-4.

30) 경향신문(2024.4.30), “경남 의령군, 부산시에 ‘낙동강 물공급 협약’ 해지 요청”, 검색일: 20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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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유역 내 물 갈등 해결 과정에서 협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크게 4가지를 제시함

○ (정보 공유체계 구축 필요) 본질적으로 협력은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며, 재구

성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음(Emerson et al., 2012, p.16). 

- 이는 정보의 부족이 그 자체로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 또

는 사업 및 그 주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실제 상황보다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

식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임(김보미, 이유현, 2019, p.65)  

- 즉, 갈등 당사자들은 갈등 해결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왜곡되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 있음(김광구, 김동영, 2012, p.274)

- 따라서 합의 도출을 위한 정보 공유보다는 갈등의 쟁점이 되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주형 외, 2014, p.16)

○ (합리적 공론을 위한 조사 체계 구축 필요) 갈등의 당사자가 되는 지역들은 공식적인 조

사 제도를 협력 메커니즘으로 활용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논의의 실마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정책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타당성 조사(기술적 타당성에 

초점)｣, ｢예비타당성 조사(경제적 타당성에 초점)｣,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도적 체계가 

갖추어져 있음. 그러나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중앙부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

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여 갈등을 고조시

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정정화, 2011, p.5)

- 이해관계자 간 공론을 통한 협력 도출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기반의 데이터 제공과 공

론을 운영하는 과정과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은종환, 

이한경, 2021, p.112)

- 이를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 근거자료 기반의 논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협의회나 협의체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합의가 형성되어야 함을 

시사함. 이렇게 형성된 상호 신뢰와 구성원 간 규칙을 바탕으로 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갈등이 해결되면,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적 생산이 가능함(Rhodes, 1996, p.666) 

- 특히, 개발과 보전이라는 가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환경성 쟁점에 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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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갈등 해결 기제를 활용해야 함. 이를 위해 환경성에 대한 공동 사

실조사(joint fact finding)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촉진할 수 있는 참여적 의사 결정 

기법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함(장현주, 2019, p.84)

○ (상호 신뢰 형성)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상호 간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며

(Pasquero, 1991, p.42; Ansell and Gash, 2008, pp.561-563), 이는 거버넌스가 구

축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간을 가지고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협력적 거버넌스 설계·관리 과정에서 자발적·수평적 협력을 유도하기보다 

협력을 강제화 또는 제도화하는 경향이 강함. 이는 협력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

게 하며, 실질적인 의사소통과 신뢰 구축을 어렵게 함(이명석, 2017a, pp.26-27) 

- 신뢰는 협력의 필수 요소로서 상호 이해(mutual understanding)를 형성하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당성(legitimacy)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헌신(commitment)으로 이

어지는 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함(Emerson et al., 2012, p.13) 

∙부산-경남 간의 남강물 공급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K-water가 경남도 주민과의 협력

을 위한 사전 조율 없이 발표를 진행한 것은 주민들로 하여 민주적 절차 없이 하향적 방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인식을 심화시키고, 피해의식과 소외감을 확산시키는 부

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유낙근, 이원섭, 2012, p.284)

∙대구-구미 간의 취수원 이전 관련하여 공식적인 협력 메커니즘인 민관 협의회의 경우 실

제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등이 미흡하여 합의 도출이라는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최병두, 채은혜, 양민지, 2016, p.79)

- 이를 통해 상호 간 신뢰 형성은 용수 배분과 개발·보전 관련 갈등 사례에서 중요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협력의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협력적 리더십 활용)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한 Ansell and Gash(2008)는 협력 과

정에 촉진적 리더십(facilitative leadership)을 포함하며, 이해당사자를 거버넌스에 참여

시키고 협력 과정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제시함(Ansell and Gash, 2008, p.550)

-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에서 리더십을 핵심적인 동력 요인으로 보고, 리더는 협력적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기반으로 특정 해결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지 말고 참여자의 

선호에 대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Emerson et al., 2012,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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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배분 관련 갈등) 대구시와 구미시 간 취수원 이전으로 인한 갈등 과정에서 중앙정

부의 방관자적 입장과 무관심한 태도는 구미시로 하여 정부가 대구시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함(최병두, 채은혜, 양민지, 2016, p.76)

∙또한 대구시는 갈등 진행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논의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 

갈등을 심화시키는 감정적 요인을 만듦(류도암, 2018, p.113)

∙이러한 상황에서 촉진적 리더십은 협력 시작 단계에서 권력, 자원,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

하거나 초기에 정부나 상대에 대한 적대감이 높을 때 발휘되면 협력을 이끄는 중요한 성

공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명석, 2017b, p.297)

○ 지역 간 협력은 상호 이익을 위한 집합 행동(collective action)으로 볼 수 있음(Feiock, 

Steinacker, and Park, 2009, p.256)

-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지역 경쟁력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간 협력 문제는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판단됨 → 이는 통합 물관

리를 위한 물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일맥상통하며, 낙동강 유역 물 갈등 해결을 위한 지

역 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 꾸준히 논의되어야 함

○ 낙동강 유역 물 갈등 해결을 위한 유역 거버넌스 구축 논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메커니즘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함. 나아가, 양방향 

의사소통과 다자적 상호작용이라는 협력의 가치가 실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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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유형 갈등 단계
영향 요인 협력 메커니즘

협력 제약 요인 협력 가능 요인 공식적 비공식적

용수 

배분

갈등 생성
․  과거 정책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 → 

   주민의 물관리에 대한 높은 민감도

․  같은 상황에 형성된 공감대

․  수질오염에 대한 위기의식

․  역사적·문화적 높은 소속감

- -

갈등 진행

․  절차적 합리성과 민주성 결여

․  절차의 하향적 시도

․  피해·소외 의식 확산

․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증폭 

-

․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  공식적인 조사 제도 

 (예비타당성 조사)

․  중앙정부 개입

갈등 해결

․  조사 제도에 대한 신뢰성 하락

  (수자원 가치 미반영, 일관성 미흡)

․ 중앙정부의 방관자적 입장

-
․  공식적인 중재자(재판부)

․  공식적인 협약·협정
․  중앙정부 개입

갈등 

재점화

․  절차적 합리성과 민주성 결여 

 (의견수렴, 시민참여 배제)

․  정보 공유 미흡

․  정치권 개입

- - -

주:1) 갈등 단계는 연구자마다 일부 차이를 나타내는데 일종의 생애주기(갈등의 생성-잠복-표출-완화-해결)를 대표하는 단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협력 

메커니즘 조사와 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도출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따라서 갈등 단계에 대해 별도의 이론적 논의 없이 갈등 생성, 갈등 진행, 갈등 해결

이라는 3단계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낙동강 유역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교착상태 또는 갈등 재점화 상태를 고려하여 단계를 추가하여 총 4개 갈등 단계로 정리함.

    2) 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협력 메커니즘 조사는 질적 메타분석 과정에서 연구물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한 총 15개 학술논문을 기반으로 분석함. 이는 저자가 개별

연구물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재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며 해당 표에는 별도의 출처 기입 없음. 단 분석에 활용된 학술논문의 출처는 참고문헌에 기재함.

자료: 저자 작성.

<표 3-1> 낙동강 유역 ‘용수 배분’ 갈등 관련 협력 메커니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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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유형 갈등 단계
영향 요인 협력 메커니즘

협력 제약 요인 협력 가능 요인 공식적 비공식적

개발

·

보전

갈등 생성 ․  과거 사건에 대한 부정적 경험 - - -

갈등 진행

․  정치권 개입 → 지역 간 감정 대립

․  정부, 비(比)체계적 정책 입안·추진 

   →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하락

․  정부, 무(無)소신적 의사 결정·번복 

   →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성 하락

․  과거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부정적 결

   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학습효과

․  정부 간 갈등 조정 장치 부재

․  일방적인 대화방식

․  영향조사 제도(환경영향평가, 비용

   편익 분석 등), 전문기관 용역 결과

   → 타당성과 수용성 미확보 

․  실질적인 보상 체계 마련
․  공식적인 협의기관 출범

․  공식적인 협의제도 활용
-

갈등 해결 - - - -

갈등 

재점화
- - - -

주:1) 갈등 단계는 연구자마다 일부 차이를 나타내는데 일종의 생애주기(갈등의 생성-잠복-표출-완화-해결)를 대표하는 단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협력 

메커니즘 조사와 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도출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따라서 갈등 단계에 대해 별도의 이론적 논의 없이 갈등 생성, 갈등 진행, 갈등 해결

이라는 3단계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낙동강 유역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교착상태 또는 갈등 재점화 상태를 고려하여 단계를 추가하여 총 4개 갈등 단계로 정리함.

    2) 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협력 메커니즘 조사는 질적 메타분석 과정에서 연구물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한 총 15개 학술논문을 기반으로 분석함. 이는 저자가 

개별 연구물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재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며 해당 표에는 별도의 출처 기입 없음. 단 분석에 활용된 학술논문의 출처는 참고문헌에 기재함.

자료: 저자 작성.

<표 3-2> 낙동강 유역 ‘개발·보전’ 갈등 협력 메커니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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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가. 낙동강 유역 물 갈등 사례 분석

○ 낙동강 유역 물 갈등 사례들이 물관리 여건 변화 등으로 재점화되면서 근본적인 갈등 해결 

방안 마련의 중요성이 증대됨

○ 최근 지역갈등이 고조되는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물 

갈등 사례를 발굴하여 목록화 작업과 사례 개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정리된 사례 내용에 

기반하여 갈등 사례 총 39건에 대해 갈등 주체와 갈등 원인을 기준으로 현황과 특징 분석, 

유형화 작업을 진행함

- (현황)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물 갈등은 ‘정부-정부’ 갈등이 가장 많았으며, ‘수질관리’, 

‘댐 건설’, ‘용수 배분’, ‘개발·보전’ 관련 갈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낙동강 

유역의 지리적 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특징) 낙동강 유역 갈등은 낙동강 페놀 유출 사태를 기점으로 지역 간 첨예하게 나타나며, 

사례마다 서로 복잡한 맥락이 얽혀 있어 갈등 조정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움

- 또한 낙동강 유역 물 갈등이 여러 가지 정책 이슈와 결합하여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갈등

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텍스트 분석 중 단어 간에 유사점이 높은 단어를 군집으로 묶는 

콘커 분석을 수행함

- (유형화) 질적 메타분석 수행을 위한 개별 연구물을 수집하려면 갈등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가 확정되어야 함. 이에 본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갈등 주체(정부 간 갈

등, 지방-지방정부 갈등), 갈등 원인(용수 배분, 개발·보전)을 선정함(표 4-1 참조)31)

31) <표 4-1>과 같이 11개 사례를 선정하였으나, 질적 메타분석 수행 전에 관련 주제의 연구물이 확보될 수 있는

지를 파악하고자 사전에 검색해 본 결과 4번, 5번, 7번의 개별 사례연구물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1번

은 물관리에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보 명칭을 중심으로 발생한 갈등 사례여서 제외

함. 6번은 모든 유역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며,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사례연구

물 확보에 한계가 있어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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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명 갈등 원인 갈등 주체 분석대상 여부

1 4대강 사업 보 명칭 관련 갈등 4대강 사업 기초-기초 X

2 대구, 위천공단 조성과 부/울/경 갈등

개발·보전

광역-광역 O

3 김해 매리공단 조성 문제 광역-기초 O

4 울산시-양산시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갈등 광역-기초 X

5 산청군 식수댐 건설 댐 건설 기초-기초 X

6 낙동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분쟁 기타 기초-기초 X

7 칠서 정수장(마산·창원 vs 함안·창녕) 시설비용 기초-기초 X

8 부산-경남, 남강댐 용수공급 갈등

용수 배분

광역-광역 O

9 대구 강정 취수보 문제 광역-광역 O

10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갈등 광역-광역 O

11 남강댐 유역변경 홍수조절 갈등 기타 기초-기초 X

자료: 저자 작성.

<표 4-1> 질적 메타분석 대상 선정 사례

나. 질적 메타분석 기반 협력 메커니즘 조사

○ 질적 메타분석(Qualitative Meta-Analysis)은 같은 연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존 연구 

문헌들을 종합적,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이며, 1990년부터 2024년까지 낙동

강 유역 물 갈등을 주제로 진행된 개별 사례연구물에서 도출되는 지식을 정리하고 재탐색

하여 확장된 이해를 구하고자 함

○ 낙동강 유역 물 갈등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결과, 정보 공유 미흡, 정부 간 갈등 

조정 메커니즘 부재, 과거 갈등에 대한 경험과 학습효과, 절차적 합리성의 한계 등이 협력을 

저해 또는 종결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됨. 반면 낙동강 유역이 가진 물리적 여건에 대한 지역 

간 공감대,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위기의식 등은 갈등 진행 과정에서 협력 가능성을 보여

주는 요인으로 도출됨

○ 협력 메커니즘 분석 결과, 용수 배분과 개발·보전 관련 갈등에서 민·관 협의회, 위원회 등의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음. 다만,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 부족, 실질적인 권한과 강

제력이 없는 제도 등으로 인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갈등이 재점화된 사례들은 협력 도출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제도를 활용

하였으나, 협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 제공 부재,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 미흡, 중앙정부와 

정치권 주도의 진행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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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유역 협력 메커니즘에 대한 4가지 개선 방향으로, ① 정보 공유체계 구축, ② 합리적 

공론을 위한 조사 체계 구축, ③ 상호 신뢰 형성, ④ 협력적 리더십 활용을 제시함

구분 현황 개선 방향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제한적이거나 일방적인 정보 공유로 인

하여 갈등 당사자 간 불신이 형성되어 

있음 →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

어져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협력은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

하며, 재구성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포

함함(Emerson et al., 2012, p.16)

․ 합의 도출을 위한 정보 공유보다 갈등의 

쟁점이 되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 주

민들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정확한 의견 

도출이 필요함(이주형 외, 2014, p.16)

합리적 공론 

위한 

조사 체계 구축

․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한 물 갈등 사례에

서 갈등 당사자들은 공식적인 조사 제도

를 협력 메커니즘으로 활용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실마리로 활용하

고자 함

․ 제도적 체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가 갖추어져 있

으나, 갈등 과정에서 결과를 수용하지 

못해 갈등이 고조되는 경우 多

․ 협의회, 협의체 등을 통해 공식적인 조

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합

의가 필요함. 다만, 이러한 합의는 과학

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

어져야 함 → 합의의 타당성을 확보가 

가능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논의하는 

과정 필요

․ 상호 간의 신뢰, 구성원 간의 규칙 등을 

기반으로 합의를 형성해 갈등이 해결되

면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적인 생산이 

이루어짐(Rhodes, 1996, p.666) 

상호 

신뢰 

형성 

․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용수 배분, 

개발·보전 갈등 사례 모두 상호 간 신뢰 

형성이 중요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작용

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부산-경남 사례의 경우 경남도 주민과

의 협력을 위한 시도 없이 진행된 중앙

정부 등의 일방적인 정책추진 발표가 경

남도 주민에게 피해의식과 소외의식을 

확대하게 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함 → 사전에 이해관계자 간 신뢰 형성

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 대구시-구미시 사례의 경우 민관 협의

회라는 공식적인 협력 메커니즘이 활용

되었음에도 실제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등의 미흡으로 인해 합의 도

출에 한계가 있음(최병두, 채은혜, 양민

지, 2016, p.79)

․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위해 상호 간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간을 가

지고 형성되는 과정이 중요함(Pasquero, 

1991, p.42; Ansell and Gash, 2008, 

pp.561-563)

․ 신뢰는 협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상호 

이해를 형성하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

당성을 강화함. 궁극적으로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함(Emerson et al., 2012, 

p.13) → 참여, 신뢰 형성, 이해, 협력이 

선순환적 구조로 정착되기 위해 이를 뒷

받침할 제도적 체계 마련이 필수적임 

<표 4-2> 낙동강 유역 물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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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황 개선 방향

협력적 

리더십

활용

․ 낙동강 유역 물 갈등 발생 과정에서 중앙

정부의 방관자적 입장, 무관심한 태도 등

은 정부가 특정 지자체에 유리하도록 상황

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게 함

․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관련 갈등 진행 과

정에서 대구시가 중앙정부와의 논의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 갈등을 심화

시키는 감정적 요인을 만들고 있음(류도

암, 2018, p.113)

․ 특히 낙동강 유역에서 물 갈등을 경험한 

지자체들은 각자 그들만의 피해의식, 소외

의식 등이 과거 경험으로 형성되어 있음 

․  촉진적 리더십은 이해당사자를 거버넌스

에 참여시키고 협력 과정으로 이끄는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함(Ansell and Gash, 

2008, p.550) 

․  특히 협력 초기 단계에서 권력, 자원, 정

보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정부 또는 상대

에 대한 적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발휘될 

경우, 협력을 이끄는 중요한 성공 메커니

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명석, 2017b, 

p.297) → 거버넌스 운영 과정에서 협력 

메커니즘으로 협력적 리더십을 갖춘 행위

자 또는 설계자의 역할이 필요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2>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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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낙동강 유역 거버넌스 발전 방향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하였으며, 이해관계자가 다양

화되고 광범위해지는 과정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이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재점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함(국민통합위원회, 2023, p.14) 

- 불확실성, 다양성, 가변성이 특징적인 시기에 기후변화와 사회구조 변화와 같은 여건 변

화가 향후 어떤 형태의 갈등을 초래할지 예측하기 어려움

- 이에 지자체 간 갈등 조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자발적인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함

○ 유역 물 갈등을 해결하는 데 거버넌스가 중요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음

- 현재 ｢물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유역 간, 유역 내에서 발생하는 물 분쟁 조정에 대한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진 물관리위원회를 거버넌스의 의미와 가치를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협력하여 합리적인 합의 형성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역

량을 우선 갖춰야 법적 권한과 기능 강화 등을 위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신뢰 기반으로 존중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함

-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중요한 사항임(박재욱, 2001, p.369)

- 상호 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의 필요성은 전문가 심층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간의 이해 아니겠어요. … 때에 따라서는 그 정보가 상대방을 공

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그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있

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간에 … 왜, 이 사람들이 물이 필요하니까. 제한된 부분,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물을 안 뺏기려고 하는지에 대한 상호 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저는 갈등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서로

가 이해가 없으니까 서로 주장만 할 뿐이잖아요.”

- OO 시·도 연구원, 물관리 거버넌스 분야 전문가 K 면담 내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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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 거버넌스가 실행력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해관계가 첨

예한 지자체 간 갈등은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협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

함. 협력 기반의 협의점 도출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공유하는 체

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음

“이게 갈등이 벌어지면 판이 확 갈라지거든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진영 논리로 싸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객관적인 

자료로 중립적인 부분에서 이런 안을 좀 제시하고 그걸 협의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재료

를 좀 만드는 게 사실은 전문가의 역할이 좀 중요한 거라서… 두 번째는 거기에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정리를 잘해서 공유가 좀 돼야, 서로 상황을 이해해야 얘네가 물이 

이만큼 필요해서 줘야겠구나라는 이해가 되는데 정보가 공유 무제한 상태나 없는 상태에

서는 떼쓰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왜 

필요하냐,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중에 가면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잘 정리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 ”

- OO 시·도 연구원, 갈등관리, 수자원공학 전문가 K -

-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치는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를 해결하고 공공의 목적을 

이루려고 다양한 수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를 위

해서는 협력 주체 간에 정보, 자원, 역량, 유대감 등이 공유되어야 함(Bryson, Crosby 

and Stone, 2006, p.44)

“ … OO 위원회가 실질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원활하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

하는 행정 대표들만의 이를테면 논의 구조로 되어 있고 자문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요식 행위적이거나 회의가 거의 없다시피, 있어도 서면 회의 정도 하는, 그래서 

자문이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파고들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죠.”

- OO 시민단체, 환경활동가 Y -

-

○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공적 책임성이 확보할 수 있음. 또한, 특정 조직 

또는 집단에 얽매이지 않고 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활용하

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물관리 정책의 중요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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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연구 방향

○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한 물 갈등 사례를 발굴하여 현황과 특징을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용수 배분, 산업 발전에 따른 갈등 사례를 대상으

로 협력 메커니즘을 조사하여 제시함. 이는 실효성 있는 낙동강 유역 거버넌스 구축과 운

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함

- (유역별 갈등 사례 플랫폼 구축 연구) 유역별 특성과 지역별 여건이 모두 다르므로, 갈등 

유형별로 해결 방안도 다양함. 특히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에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함께 시기별로 갈등 구조의 변화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갈등과 협력 과정의 종합적인 

기초사례 발굴·수집, 진행 상황 설명, 갈등 해결과 협력 증진을 위한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연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보의 공개성과 투

명성을 고려하여 플랫폼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접근과 의견 교류 등이 가능한 방안을 모

색해야 함 

- (유역 거버넌스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현행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 제22조, 

제24조를 근거로 유역 간 또는 유역 내 물 분쟁 조정 심의·의결 기능이 있으나, 심의·의

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이에 물관리위원회의 법적 

기능 강화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다수 연구32)에서 제안하고 있음. 다만, 가치와 이

익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물 갈등에 대해 강제적인 해결 방안을 적용할 경우, 새로운 갈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정부, 시민사회, 시장이 모두 참여하는 협력 기반의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32) 김홍균(2020), p.598; 김진수(2022), p.3; 이준호 외(2023),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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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낙동강 유역 물 갈등 사례 발굴·수집 절차

○ 낙동강 유역 물 갈등 사례 발굴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정리함

- 갈등 사례 발굴이란 1990년부터 2024년까지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한 물 갈등 사례를 

총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례별 다양성과 시기별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갈등과 협력의 역동성을 유형별로 살펴봄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협력 전략을 도출

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 단계임

∙(1차) 한국행정연구원 ‘갈등 사례 DB’, 단국대학교 분쟁 해결 센터 ‘공공분쟁 DB’, 한국

기초연구재단·선문대학교 정부 간 관계연구소 ‘공공정책 갈등 사례 DB’를 기초로 낙동강 

유역 물 갈등 사례를 목록화함(부록 그림 1-1 참조)

∙(2차) 갈등 사례 DB 내 사례 개요, 학술 논문, 신문 기사, 언론보도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갈등 사례별 내용을 추가로 정리함(부록 그림 1-2 참조)

자료: 저자 작성.

<부록 그림 1-1> 낙동강 유역 물 갈등 사례 목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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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부록 그림 1-2> 낙동강 유역 물 갈등 사례별 내용 정리(예시: 남강댐 용수공급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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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생연도 사례명
갈등 주체(갈등의 당사자)

갈등 원인
1 level 2 level

1 2010년 4대강 사업 보 명칭 관련 갈등 정부-정부 기초-기초

4대강사업
2 2010년 4대강 갈등_낙동강 사업권 회수 갈등 정부-정부 중앙-광역

3 2012년 다기능 보 처리방안 민간-민간 환경단체-농민

4 2017년 4대강 보 개방 갈등 정부-민간 환경단체-중앙

5 1999년 대구시, 위천공단조성과 부산/울산/경남 갈등 정부-정부 광역-광역

개발·보전

6 2005년 밀양 생수공장 건설 분쟁 민간-민간 기업-주민

7 2006년 김해 매리공단 조성 문제 정부-정부 광역-기초

8 2008년 의령 자굴산 골프장 갈등 정부-민간 기초-주민

9 2013년 안동호-임하호 연결공사 갈등 민간-민간 K-water-주민

10 2016년 울산시-양산시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갈등 정부-정부 광역-기초

11 1996년 지리산댐 건설 갈등 정부-민간 중앙-민간

댐건설

12 2001년 속사댐 건설 정부-정부 중앙-기초

13 2002년 송리원댐 건설 정부-정부 중앙-기초

14 2002년 화북댐 건설 정부-정부 중앙-기초

15 2002년 감천댐(부항댐) 건설 정부-정부 중앙-기초

16 2004년 산청군 식수댐 건설 정부-정부 기초-기초

17 2007년 영천 보현댐 건설 주민 갈등 민간-민간 주민-주민

18 1991년 두산전자 구미공장 폐놀유출 분쟁 민간-민간 기업-주민
수질관리

19 1999년 낙동강 수질개선 특별법 제정 분쟁 정부-정부 중앙-지방(기초)

2. 낙동강 유역 물 갈등 사례 목록 (총39건)

<부록 표 2-1> 낙동강 유역 물 갈등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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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생연도 사례명
갈등 주체(갈등의 당사자)

갈등 원인
1 level 2 level

20 2007년 양산시·김해시 상수원 수변구역 지정 반대 정부-정부 중앙-지방(기초)

수질관리

21 2007년 낙동강 하굿둑 개방 (기수역 생태계) 관련 갈등 민간-민간 환경단체-주민/농민

22 2009년 울진 왕피천 생태 탐방로 조성 갈등 정부-민간 환경단체-기초

23 2000년 영풍 석포제련소(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갈등 정부-민간 지방(기초)-기업

24 2019년 내성천 자연성 회복(영주댐 처리방안 포함) 민간-민간 환경단체-주민/농민

25 - 농·축산계 비점오염원 관리 정부-민간 중앙-농민

26 2008년 공산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물분쟁 정부-민간 중앙-주민

27 1998년 칠서 정수장(마산·창원 vs 함안·창녕) 정부-정부 지방(기초)-지방(기초)
시설비용

28 2015년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상수도 공사비 지원 갈등 민간-민간 주민-주민

29 1994년 부산-경남, 남강댐 용수공급 갈등 정부-정부 광역-광역

용수 배분

30 1994년 황강 취수장 정부-정부 중앙-지방(기초)

31 1998년 대구 강정 취수보 문제 정부-정부 광역-광역

32 2001년 영천댐 도수로 건설, 안동시 물분쟁 정부-민간 공공기관(K-water)-지방(기초)

33 2003년 성덕댐 취수지 결정(안동시 한밤보 취수 분쟁) 정부-민간 공공기관(K-water)-지방(기초)

34 2006년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갈등 정부-정부 지방(광역)-지방(광역)

35 2009년 울산권 용수확보 갈등 정부-정부 중앙-지방(광역)

36 1988년 울산 반구대 암각화(사연댐 수문 설치) 갈등 정부-정부 중앙-지방(광역)

기타
37 2017년 남강댐 유역변경 홍수조절 갈등(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정부-정부 지방(기초)-지방(기초)

38 2017년 김해시 침수피해 흙탕물 보상 갈등 민간-민간 기업-주민

39 1999년 낙동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분쟁 정부-정부 지방(기초)-지방(기초)

주: 1) 가상준 외(2004), “DCDR 공공분쟁 DataBase 목록(1990-2007)”, pp.80-87; 건설교통부(2007), pp.6-61; 김창수(2021), pp.589-616;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2

022), pp.39-48;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연구성과물(토대연구 DB)”, 검색일: 2024.9.12.~2024.10.12.; 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검색일: 2024.9.

12.~2024.10.12. 활용하여 ‘부록1.낙동강 유역 물 갈등 사례 발굴·수집 절차’ 부문에서 제시한 절차를 통해 사례 발굴 목록을 작성·정리함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2-1>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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